경기도교육청의 부실·회피 답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교육부 재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한 1차 답변에 대한 정식 이의신청이며,
민원의 핵심을 전혀 다루지 않은 회피성 답변에 대해 
교육부의 재조사 및 감사관실 이첩을 요청드립니다.



1. 교육청의 답변은 민원의 핵심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진성고의 전입 가능 인원은 2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전입 인원 계산 방식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문제 : 진성고가 135명 미달임에도, 이미 정원이 초과된 3개 학교에 인가정원 3% 추가 배정을 허용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구조 자체가 형평성·공정성·평준화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진성고의 추가 배정 가능 인원이 2명이든 4명이든,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교육청의 답변은 민원의 핵심을 회피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성실한 답변 의무) 위반입니다.


2. 정원이 남아도는 학교가 있음에도, 정원이 초과된 학교에 추가 배정을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입니다.
2026학년도 기준:
· 진성고: 225명 배정 → 90명 입학 (135명 미달)
· 반면 광명고·광명북고·명문고 등은 배정인원 초과 상태임에도 인가정원 3% 추가 배정 허용
이는 다음을 위반합니다.
➡ 「교육기본법」 제4조 – 교육의 기회균등
➡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 교육감의 형평성·공정성 확보 의무
➡ 평준화 지역 운영 원칙 – 학교 간 규모 균형 유지
➡ 정원이 남아도는 학교가 존재하는데도, 정원이 초과된 학교에 추가 배정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적·행정적 오류입니다.


3. 광명시 9개 고교는 모두 270명 수용 가능한 규모임에도 정원을 불균형하게 운영했습니다.
2023년 배정인원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 9개 고교는 모두 270명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 일부 학교는 297명까지 배정
· 일부 학교는 225명까지 축소
· 진성고는 지속적 미달
· 특정 학교는 지속적 과밀
➡ 이는 정원 운영의 자의성,
➡ 학교 규모 불균형으로 인한 선호도 왜곡,
➡ 특정 학교 기피 현상 유발,
➡ 배정 알고리즘의 형평성 붕괴


4. 교육청은 본 사안의 피신고자이자 피조사기관으로, 스스로 조사할 수 없는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결정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 정원 축소
· 배정 알고리즘 운영
· 추가 배정 기준
· 학교 간 규모 불균형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자기 기관의 행정 오류를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 본 민원은 반드시 교육부에서 직접 재조사해야 합니다.


5. 요구 사항
1. 경기도교육청의 부실·회피 답변에 대한 재검토 및 시정 요구
2. 본 사안의 교육부 직접 조사 또는 감사관실 이첩
3. 광명시 고교 배정·정원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4. 광명시 9개 고교의 정원 270명 동일 기준 재설정 검토
5. 평준화 지역 배정 시스템의 형평성 검증 절차 의무화


6. 결론
교육청의 1차 답변은  민원의 핵심을 전혀 다루지 않았고,  문제를 축소·회피했으며,  행정 절차상 성실 답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본 사안은 형평성·공정성·평준화 원칙 위반, 교육권 침해, 행정 실패가 결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직접 재조사 및 감사 착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